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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①>

국회의원 특권이란?
-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(이옥남)

구 분 편의(benefit) 특권(privilege)

급여(수당)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편법 운영, 법률 개악, 세금 회피 

출장 항공료, KTX 요금 지원
출장보고서 미제출, 외유성 해외출장
(통제 無)

보좌진 인력 확대 선거 및 지역구 관리에 동원(탈법)

의원연금 제도 운영 기여 없이 지급받음(18대 국회의원까지)

국회의원 특권은 현재「국회의원 특권 200가지」로 포장되어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서 
통용되고 있다. 이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 이에 국회사무처는 최
근 관련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 시도했지만 
여전히 왜곡된 내용은 널리 퍼지고 있다. 이처럼 국회의원 특권이 과장되어 세간에 알려
진 이유는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구태(舊態) 행위와 이에 따른 정치 불신이 가져온 결과
라고 할 수 있다.

특권의 사전적 의미는 ‘특정인(特定人) 또는 특정의 신분(身分)이나 계급(階級)에 속하는 
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’다.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의원만이 
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예를 들어, 공항의 귀빈실 및 fast lane 이용, 넓은 
사무실 사용 등은 업무 편의 혹은 혜택(fringe benefit)이라고 볼 수 있다. 이는 행정부의 
고위공직자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
차원이다. 반면 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‘면책특권’, ‘불체포특권’ 등이 
그 예라 할 수 있다(【표 1】 참조).

【표 1】특권과 편의의 구분(예)

※ 출처: 바른사회시민회의(2014. 2)

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(equality before the law), 차별

금지,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

법의 제정, 해석, 집행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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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법재판소가 보는 평등의 원칙 

평등의 원칙(헌법 제 11조)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

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, 국가에 대하여 

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,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

민의 권리로서,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(헌재 1989.1.25. 88헌가7, 판례집 1, 1, 2).

이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

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

평등을 뜻하며,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

니다.

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

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

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(헌재 1994.2.24. 92헌바43, 판례집 6-1, 72, 75; 헌재 

1998.9.30. 98헌가7등, 판례집 10-2, 461, 476).

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 시 자신들은 납세의 의무 등에서 면제하거나, 자신들에게는 

법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특권이라 할 수 있다.

※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② 국민의 의무 분야에서의 국회의원 특권


